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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단순히 경제·정치적 중추기능들의 중심지라기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서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의 대안적 정체로서 ‘시

민정’을 제안하고 도시정책 모형 및 그 정당성을 논의한다. 우선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를 위해 수

도와 시민의 어원과 의미를 고찰하면서 시민의 수도 개념을 제안하는 한편, 오늘날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서울

이 시민들의 생활공간, 국가의 수도, 세계도시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율성에서 나아가 도시정부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민정’의 개념과 이러한 

시민정에서 추진할 대안적 정책들 또는 새로운 도시모형들(즉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 그리고 이러한 시

민정과 그 정책을 정당화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고찰한다. 결론

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서울시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시민의 수도’ 개념의 시의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  서울, 수도, 시민, 시민의 수도, 시민사회, 시민정, 도시에 대한 권리

Abstract :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Seoul as the capital of South Korea should be a dynamic and prac-
tical field leading the rise of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rather 
than the highest center of 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To do so, it tries to re-imagine Seoul as ‘the capi-
tal of citizen’,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type of polity, that is, civic polity, discussing models of its policy. 
In order to re-imagine Seoul as the capital of citizen, it consider the origin and meaning of both ‘capital’ and 
‘citizen’ on the one hand, and explore what has been changed in the civil society of Seoul in its develop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on the three levels, that is, a living space of citizens, the capital of na-
tional state, and a global city. And then it discuss the concept of civic polity in which the civil society goes 
beyond its autonomy and integrate and manage directly the urban government, alternative models of urban 
policy(that is, inclusive city, transitional city, govenance city) to realize the civic polity, an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to justify the necessity of civic polity and its policy models. In conclusion, it looks at briefly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of Seoul city government,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the 
capital of citizen’.

Key Words : Seoul, Capital, citizen, the capital of citizen, civil society, civic polity, the righ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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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1. 서론: 우리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서울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도시 발달,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

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과 이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전국의 인구와 산업

이 몰려들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된 자본과 잉

여가치가 누적되었고, 이를 주도하고 뒷받침했던 중

앙집권적 국가 권력도 강화되었다. 자본의 재투자를 

결정하는 거대기업들의 본사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추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입지해 있다. 이러

한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의 집중과 집적은 교육, 주

거, 의료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와 연구개발, 방송, 출

판 등의 문화·예술 기능의 집중과 고급화를 동반했

다. 이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근대화 과정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고, 그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수

사를 만들어내었다. 

이와 같이 서울이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나아가 

근대화 과정을 추동하는 중심이었고, 이 과정에서 전

국의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이 공간적으로 집중·집적

하게 되었다는 점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

지는가? 서울로 집중한 경제적 부가 시민들의 경제

생활을 더 윤택하게 했거나,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서

울의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더 성숙시켰다고 보기

는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

히 발전하고 민주적 정치체제가 점차 제도화되었다

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은 다소 풍요로워

졌을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경쟁과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고, 행복감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되

었다. 특히 서울의 건조환경은 외형적으로 더 웅장해

졌고, 그 속에서 서울 시민들은 더 바삐 움직이게 되

었지만, 서울 시민의 삶이 다른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삶 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에 경제·정치적 권력이 집중·집적되어 있고, 

거대한 건조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울 시

민들의 삶을 다른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삶보다 더 우

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치적 권력

과 웅장한 건조환경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들

로 구성된 시민사회와는 괴리(즉 물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초거대도시를 작동시키는 정

치경제적, 사회공간적 메커니즘은 그 동안 경제적 부

의 배분과정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무시했고, 정치

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치를 부정했으며, 시민을 위

한 도시 환경으로의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와 같은 

자원 배분에서의 배제, 의사소통적 협치의 부정, 생태

환경적 전환의 거부는 구조적 메커니즘의 작동에 따

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때로 이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격렬한 시민사회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서울은 경제·정치적 권력의 중심지이지만, 또한 이

러한 시민사회운동을 선도하는 정치적 전선의 실질

적, 상징적 장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capital)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서울의 물신화된 경제정치체제의 강화

나 자본축적을 위한 건조환경의 확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을 어떻

게 개념화 또는 재이미지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수도는 흔히 한 국가의 최고 통치기관들이 소

재하는 도시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는 않다고 할지라도 서울이 수도라고 관습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서울이 수도로서 고정된 장소인가의 여

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지금도 해결

되지 않은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1) 이 논문은 이

에 관한 논쟁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그리고 

시민)의 어원과 의미의 재해석에 기반을 두고 서울이 

단순히 최고 의사결정기관들의 고정된 소재지(중핵

지) 또는 경제정치적 중추기능들의 최고 중심지라기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

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실천적 장, 즉 ‘시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 

정의하면서 그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의 대안적 정체(polity)와 정책 모형 그리고 

그 정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의 수도’란 

단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

가 직접 도시정부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다. 다음 절에서는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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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구축하기 위해, ‘수도’와 ‘시민’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

보면서 ‘시민의 수도’ 개념을 제안하며, 제3절에서는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서울이 시민들의 생활공

간, 국가의 수도, 그리고 세계도시로서 성장하는 과정

에서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검토하

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에서 나아

가 도시정부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민정’의 개

념과 이러한 시민정에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적 정책

들 또는 새로운 도시모형들(즉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 등), 그리고 이러한 시민정과 그 정책을 정

당화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서 시

민성,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민의 수도’ 개념의 시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

1) 수도의 역사적 어원과 의미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준하며,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인식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다

음,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기를 주

저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는 논쟁 자체

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이 한

국의 수도, 즉 모든 정치경제적 중추기능들의 집결지

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자칫 국토 불균등발전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해 수

도 이전 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

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도 쉽게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김형국, 2003). 그렇

다면, 서울이 수도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 내적

으로 시민들의 삶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한

편, 국가적으로 공간적 불균형의 유발자라기보다 이

를 해소(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선도자로서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서울을 지칭하는 ‘수도’의 어원과 그 역사적 

의미를 우선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서울은 원삼국시대 온조(溫祚)에 의해 

건국된 백제의 첫 ‘수도’였고, 고려조에는 3경의 하나

(개성은 중경, 평양은 서경, 서울은 남경)였으며, 조선

의 개국으로 한반도를 통치하는 정치권력의 중심지

로서 수도가 되었다(임덕순, 1985). 그러나 엄격히 말

해,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서울을 ‘수도’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도의 개념은 근대 국가의 형성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가 

끝날 무렵까지도 ‘수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수도를 지칭하기 위해 ‘경성’(京城)이라는 용어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2) 대한제국의 수립(1897년) 

이후에는 ‘제국’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받아 수도를 지

칭하는 용어로 ‘황성’(皇城)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

다(김제정, 2013). 

수도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19세기 중반 ‘capital’의 

영어 개념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1890년대 우리나

라에 도입되어 다른 기존 개념어들과 함께 사용되었

다. 우리나라에서 ‘수도’라는 용어는 1895년 ‘관보’의 

‘외보’를 통해 처음 수용되었고, 같은 해 출간된 『국

민소학독본』에서 한 차례 사용된 바 있으며, 1899년  

<황성신문>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한다. 수도

라는 용어의 사용 초기에는 한국의 수도보다는 외국 

특히 서양의 수도를 지칭했고, 이 경우에도 수도보다

는 다른 기존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를 사용한 용례가 증가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중국의 남경(난징)정부 수립과 

만주국의 건국 등의 영향으로 신문에서 수도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고, 1935년 이후에는 거의 일반화되었

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한 국가의 정치중심

지를 의미하는 수도로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또는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를 가리키거나 두 번째 도시로서 ‘제2수도’라

는 용어가 사용되는 정도였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의 

도쿄가 한 국가의 수도였으며,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

의 서울은 수도로 지칭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

기 일본은 ‘경성’을 서울의 행정명칭으로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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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 단어가 마치 서울의 고유명사처럼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지칭하기 위해 수도라는 단

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해방 이후이다. 하지만 

이 용어의 본격적 사용 배경은 다소 역설적이다. 우리

나라나 외국의 국가적 정치중심지를 칭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국가

로서 한국의 서울을 지칭하기 위해 기존 고유어들 대

신 번역어인 ‘수도’를 기꺼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해방 이후 서울이 수도로 본격적으로 불리게 된 것은 

서울이 일제강점기처럼 수도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

의 수도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제헌 헌법에서부터 수도로 명

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역설적 정치 상황을 보

여주지만3),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로 인식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정치적 독

립성을 가지게 되었고,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

기관들이 입지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이

후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부의 집중

과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은 정치경제적 중심지

이며 다른 모든 도시나 지역들보다 우월한 종주(으

뜸)도시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실 서양에서도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이 입지하는 ‘수도’의 개념이 

없었다. 즉 서양에서 ‘capital’이라는 단어가 수도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capital이라는 용어에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

를 병기하여 capital town, capital city 등으로 표현

되었고, 18세기 이후에야 그 자체로 한 국가의 정치·

행정적 중심도시, 즉 수도를 지칭하게 되었다. <옥스

포드영어사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어 ‘capital’이

라는 단어는 머리(head)를 의미했던 라틴어 caput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태리를 거쳐 영국에 

들어와서 중세영어에서는 머리 또는 수위(top)와 관

련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어가 서구에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국가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 

국가의 통치 중심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게 되었

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정

치체제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소재

지로서 수도를 의미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사용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pital’이라는 영어 개

념이 19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되어, 이에 조응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기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번역되지 않고, 머리와 도시를 의미하

는 한자의 조합어인 ‘수도’로 번역되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 capital 또는 그 어원인 라틴어 caput 

(capitia)에서 ‘cap’은 수위라는 의미 외에도 지리적 

형상으로서 ‘곶’(串)을 의미하며, 나아가 ‘선수’(뱃머

리), ‘방향’, ‘전위’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데리다(1997, 17)의 해석에 의하면, cap이라는 단어

는 “일반적으로 극단(極端)의 선단 혹은 말단, 목표의 

끝, 궁극적인 것, 최후의 것, 최종적 극단, 극단의 극

단(eskhaton) 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항해에 쓰일 

때에는 극(極), 끝, 혹은 방향성이 있고 계산되고, 확

고하고, 의지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궁극 목

표를 지칭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cap(곶)의 의미에 

근거를 두고 유럽을 하나의 곶으로 묘사하고 정의하

면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곶’ 즉 방

향(목적지) 바꾸기 또는 선장(騎手) 바꾸기를 제안한

다(김정현, 2015). 특히 그는 유럽이 나아갈 ‘다른 곶’, 

즉 미래의 목적지로 ‘도래할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데리다의 주장은 미래에 어

떠한 것이 도래할 지는 미리 알 수 없으며, 단지 ‘도래

할 것’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장소인 ‘코라’를 열어

젖히는 것으로 이해된다(구자광, 2008). 

cap에 대한 데리다의 이러한 해석은 수도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한다. 우선 수도라는 용어는 오

늘날 인식되는 것처럼 지방과는 구분되는 중앙(또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

라는 의미에서 수위 또는 으뜸이라는 의미도 단지 부

분적인 번역에 불과하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이현진, 2015), 

비슷한 개념어로 바깥을 지칭하는 중외(中外), 내외

(內外)와 경외(京外)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

고 수도는 흔히 중앙정부의 소재지로 규정되지만, 개

념사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기능도 근대 국가의 성

립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즉 수도라는 용어와 마찬

가지로 번역어인 ‘중앙정부’라는 용어도 1994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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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순보>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주로 

일본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한 지

방, 경성은 그 지방의 중심도시로 간주되었다(김제정, 

2013). 이러한 점에서 중앙/지방의 구분과 중앙정부

라는 용어는 수도라는 용어와 더불어 또 다른 역설적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수도의 개념에는 돌출지점, ‘기억의 축적과 결

정의 장소인 선두로서의 곶’ 그리고 ‘선장’의 의미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데리다

(1997, 25)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돌출지점은 시작

인 동시에 끝이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

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데리다는 하이데거가 ‘장

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 ort를 정의하면서 독일어에서 

이 단어가 모든 힘이 마지막에 서로 합쳐지고 집결되

는 창끝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사실 수도로 

지칭되는 ‘서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은 순수한 우리말로 그 유래에 대

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서울’의 과거 한자어는 서벌

(徐伐), 서나벌(徐那伐), 서라벌(徐羅伐), 서야벌(徐

耶伐)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러한 한자어에 표기된 

서(徐), 서나(徐那), 서라(徐羅)는 높고(高), 신령(神

靈)하다는 우리말 ‘수리’, ‘솔’, ‘솟’의 음사(音寫)이고 

벌은 들판을 의미하는 우리말 ‘벌’의 음사이다(서울특

별시 홈페이지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일어

서다’, ‘솟구치다’ 등과 같이 지향성의 의미를 함의하

고 있다고 하겠다. 즉 수도 서울은 일어서서 솟구치는 

힘의 집결지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도’의 어원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의한 작업일 뿐 아니라 서울이 수도로

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개념화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데리다의 해석에 따라, 서

울을 수도로 지칭하는 것은 서울이 단지 중심이나 으

뜸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진로, 목적지, 목표의 설정 등에서 서울이 담당

해야 할 선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데리

다(1997, 34)는 오늘날 유럽이 수도와 관련하여 봉착

하게 된 문제는 “문화적 주도권을 위한 투쟁의 문제

이며, 문화의 ‘헤게모니적 중심성의 문제’라고 지적

하고, 새로운 유럽을 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기존에 서울

이 수도로서 한국(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며, 다른 모

든 도시나 지역들 보다 수위(으뜸)의 지위를 가진다

는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즉 서울의 

재이미지화가 요구된다. 서울을 절대적 ‘중심’으로 인

식하는 사고는 장소나 공간에 관한 물신적 의식에 빠

져 있는 것이고, 다른 도시나 지역들과 불균등발전

을 조장하는 것이다. 서울이 중심이나 으뜸이라는 인

식을 벗어나는 것(즉 기존 정체성의 해체)은 서울 중

심주의뿐만 아니라 반(反)중심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새로운 의미로

서 수도 서울은 한국, 나아가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영어 단어 capital이 수도 외에도 자

본을 뜻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데리다(1997)

에 의하면, 자본은 수도와 함께 곶의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서구의 역사에서 자본의 발달은 

수도도시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Weber, 

2014, 17), 또한 두 단어(또는 한 단어의 두 가지)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수

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하는 것처럼, 자본은 

그 자신에 반대되는 모든 장애와 경계, 차이를 무너뜨

리고 축적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을 가진

다. 그러나 자본은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맥락을 전제

로 한다. 이에 관한 김정현(2015, 20)의 해석에 의하

면,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즉 “사회공간적 변형 

능력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감수성을 발전시키고 자

신의 노동력을 생산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자본은 “보편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경험성 혹은 특수성 일반의 경계들”을 넘어

서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만, 자본과 더불어 경제의 한 축인 사람

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지배로부터 사람[시민]을 보호하면서 

자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수도

에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곶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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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적 추동력을 비판하는 한편 ‘도래할 민주주의’

를 논의한 데리다의 연구는 유럽의 나아갈 방향에 관

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Czajka and 

Isyar, 2014), 수도 서울의 의미와 진로를 설정하는 

데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데리다

의 연구는 자본의 순환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형식을 강

조한 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논의도 하

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4) 

그러나 우리 사회나 도시, 특히 수도가 자본의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

리고 비록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도래할 것들에 대

해 항상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특히 데리다의 

‘도래 할 민주주의’는 항상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끊임

없는 철저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데리다의 주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새로

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배를 운항할 선장, 즉 주체

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해 더 이상 개념

적 또는 현실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

도가 단지 물신화된 자본과 권력의 중심지라는 담론

에서 벗어나서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장소 또는 이

의 추동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 이러한 추동력을 

실천할 새로운 권력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는 ‘자본의 수도’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소멸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도래할 민주주의

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수도’여야 한다는 점이 개념

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민, 시민성, 시민사회의 개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

당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간주되지만, 특정한 수도

의 개념이나 기능을 실현 또는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

하는 별도의 용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 사회를 구성하면

서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민(民)으로 지칭했다

(이나미, 2014). 예로, 국민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

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어떤 국(國)에 속하는 사람, 

즉 백성을 의미했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속된 

것을 강조할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개

념이 국가의 건설 주체로 인식되게 된 것은 근대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한성순보(1884.2.7.)에서 유길준은 

서양 각국의 중요한 요점은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

는 것”으로 “이를 보아 다스리는 법 역시 국민에게서 

나와야지 한 사람이 주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이나미, 2014, 154 재인용). 그 외 민중이라는 

용어는 본래 말 그대로 ‘백성의 무리’를 뜻했고, ‘피지

배계급으로서 일반 대중’을 일컫는 인민이라는 용어

는 국민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좌

우 분열의 와중에, 좌익은 인민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

고, 우익과 미군정은 민중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수도의 개념, 특히 도래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장

소로서 수도의 개념과 조응하는 주체를 지칭하기 위

해 고려될 수 있는 용어는 시민이다. 본래 시민이라

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서울의 시장 상인집단을 가리

키던 단어였다. 이들은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주

로 관에 물자 조달과 판매권을 독점하던 봉건적 상인

계층이었다(이나미, 2014).5)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국민이나 인민 등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시장 관련 주민이나 도시 또

는 시가지의 거주민, 드물게는 citizen의 번역어로 사

용되었다(도회근, 2013, 441).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는 주로 서울의 ‘시전(市廛) 상인’을 지칭했던 시민이

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 상인에서 

전국 상인을 의미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는 도시 주

민으로서의 시민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 들어와

서 시민은 행정구역 단위로 시의 주민을 가리키는 용

어가 되었지만, 해방 직후 이념적 분열로 인해 좌파

가 ‘시민적인 것’을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

으로 비판하게 됨에 따라, 시민은 때로 모리배나 상

인, 또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이미지를 가진 ‘소시

민’이라는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정상호, 

2014, 278-281). 

오늘날 사용되는 시민의 개념, 즉 민주주의의 주

체로서 시민 의식과 시민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서 시민의 개념은 1950년대 미국식 교육체계가 도입

되면서 등장하였다. 교과서에 ‘민주적 시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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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이 서술되었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서 시민

사회라는 개념도 함께 소개되었다. 특히 4.19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지칭한 점은 이에 참여한 주체들을 서

구의 근대적 시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저항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정상호, 2014, 

281-28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 개념은 국가

의 시민교육에 의해 단순히 (민주)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수동적 구성원에서 나아가 능동적으

로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 개념은 5.16 군사 쿠

데타 이후 사라지고 다시 ‘소시민’의 개념이 일반화되

었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

서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시민의 전선과 담론이 일

반화되었다. 오늘날 시민의 개념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능동적 주체 

또는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의사소통적 시민, 공화주

의의 성찰적 시민, 인류에 대한 보편적 시민의식을 가

진 세계시민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나미, 2014).

이러한 시민의 개념과 동의적이거나 또는 시민이 

가지는 기본 성격을 뜻하기 위하여 시민성(또는 시민

권, citizenship)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시민성이란 

“시민이 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책임과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상과 실

천에서 핵심 개념”이며, 이를 통해 “시민은 민주적 정

치공동체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무페, 

2003, 379). 특히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근대 국가

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시민성의 

개념은 정치철학적 전통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근대적 시민성은 모든 인

간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즉 인권)로 규정되지만, 실

제 현실에서는 백인 남성이며 부르주아적인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동체주

의적 관점에서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의해 부여되

는 법적, 형식적 권리로서 시민성 개념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시민성에 관한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개념과 관련된 공간적 측면을 간과 또

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서 시민성의 개념은 정치권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념을 포괄하며, 공간적으로도 관계

적이고 다규모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될 수 있다(조철기, 2016). 

이와 같이, 수도의 개념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는 시

민(그리고 시민성)의 개념은 서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의 서구적 어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시민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

가인 아테네로 소급된다. 즉 시민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citizen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구성원으로

서 정치경제적 특권을 지닌 자유민을 뜻하던 라틴어 

civis에서 유래한다. 정상호(2013)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3가지 의미, 즉 토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시

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시민계급, 그리고 도시의 주

민으로서 시민의 의미를 가졌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 오늘날 시민은 계급으로 간주

되기 어렵고 또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

는 것은 시민을 개념화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반면 보다 분명한 점은 고대 도시국가의 공적 영

역을 지칭하는 폴리스(polis)는 노예나 여자와 아동들

에 의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였던 가정(oikos)과는 

구분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

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집단을 의미했다(아렌트, 

2009). 이러한 점에서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3가

지 의미, 즉 공적 공간으로서 폴리스가 분화된 도시

(국가)의 거주민, 도시 공동체에서 일정한 재산과 덕

목을 갖춘 교양인, 말과 행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능동적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 개념은 로마제국 시기로 오면서 점

차 하위계층 및 피정복 외국인으로 확장되었고, 이

로 인해 보다 이질적인 시민집단이 창출되었다. 시민

의 개념과 이에 바탕을 두었던 정치체제(즉 공화주

의)는 봉건시대에는 잊혀 졌지만, 르네상스 시기 도

시국가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시민인본주

의’ 또는 ‘시민공화주의’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 그 개

념적 핵심은 “인간의 잠재력은 그가 자유로운 자치적 

정치공동체의 시민일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었

다(무페, 2003).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17세기 영

국의 입헌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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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히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정점에 달했

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적 공동체의 주체로서 시민보

다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로서 시민성(또는 시민권)

의 개념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마샬(2014)

에 의하면, 권리로서 시민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며, 이들은 시기별로 달리 실현되었다. 즉 서구사

회에서 좁은 의미로 ‘시민적 권리’(보편적 인권으로서 

시민권)는 18세기에, 정치적 권리(정치적 의사결정에

의 참정권)는 19세기에 발생했으며, 사회적 권리(공

적 교육, 보건의료, 고용보험 등에 관한 권리)는 20세

기에 확립되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과 실현과정

은 근대 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만, 시민성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수동적 권리로 간

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킴리카, 2005). 

시민의 개념을 고대 도시국가의 아테네까지 소급

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시민사회’ 개념의 기원을 이루는 공적 영역(또는 공

론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시민사회란 기본

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결사체를 

의미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

르게 개념화된다. 애드워즈(2006)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적 관점(또는 노선)은 크게 3가

지, 즉 ‘결사적 삶’(associational life)으로서 시민사회

(토크빌), 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 시민사회, 그

리고 ‘공론장’(public sphere)로서의 시민사회(하버마

스)로 구분된다. 애드워즈는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에

서 하버마스의 이론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시켜야만 시

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

사회는 국가와 시장과는 구분되는 제3영역으로 시민

들의 결사체이며, 시민적 덕성(시민의 올바른 생활습

관,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육

성하는 영역이고, 시민이 공적 사안들에 관해 토론하

고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념 정의에서 특히 공적 영역

(공론 영역, public realm) 또는 공론장에 관한 논의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렌트(2009)에 의하면, 공

적 영역은 시민의 개념이 탄생했던 고대 아테네의 폴

리스로 소급된다.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은 공동체적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서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힘과 폭력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상호 소

통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사이(in-between) 공

간으로 이해된다.6) 이러한 공적 영역에 출현하여 정

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사적 영역에서 단순

한 생존을 위한 자연적 삶(필연적 생존)을 넘어서 동

물과는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렌트는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전자

가 후자에 의해 지배되고, 궁극적으로 소멸되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사회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경

제의 승리와 이에 따른 ‘공적 영역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아렌트의 주장은 공적 영역

의 (정치공간적) 개념화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김대영, 2004). 그러나 공적 영역에 관한 그의 

이론은 그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이분법적 구조로 인

해 한계에 봉착한다. 즉 사적 영역(경제활동)과는 분

리된 공적 영역(정치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만, 인간 생존을 위한 노동이 정치적 행위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공론장의 의사소

통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자발성에 기초한 비국가적

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결사체의 영역”이다. 즉 

시민사회는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를 각각 지칭하는 

시장과 국가와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공론

장은 의견이 소통되는 네트워크로 이해되며, 공론장

에 참여하는 공중은 “자발적인 결사체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 즉 “자신의 사회적 관심과 경

험을 공적인 차원으로 넓혀 해석하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으로 정의

된다(하버마스, 2013, 433~440; 김대영, 2004; 장준

호, 2015). 하버마스는 공론장(그리고 공공성)의 개념

이 아렌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고대 도시국가에

서 시작되지만, 이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근대 초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론장의 구

조변동』 초판에서 18~19세기 서유럽 국가들에서 부

르주아 공론장의 이념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서술

하지만, 그 이후 하버마스는 ‘작지만 비판적으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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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소로서 공론장을 도서관이나 출판사뿐만 아

니라 커피하우스, 살롱, 만찬회 등을 포함하여 현실

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공간으로 이해한다(하버

마스, 2001, 127). 이러한 공론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 

검열 저항운동이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 등으로 활

발하게 정치화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내부

구조 변화 및 권력화와 더불어 외적으로 비대해진(과

잉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와 대의적 정치체계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면서 공론장이 점차 붕괴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왜곡되게 되었다.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경제 및 정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

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공론의 정치를 강조

한다(김대영, 2004). 특히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

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체계가 

작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에 의해 매개되

는 시장과 국가가 언어를 매개로 소통되는 생활세계

를 식민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경제·정치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버마

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

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공론장의 개

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정미라, 

2015). 또한 여기에 공론장에서 숙의를 통해 제시되

는 요구나 저항의 정당성을 제도화한 시민성의 개념

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버

마스의 시민사회 및 공론장이론 나아가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은 많은 논란을 자아내었다. 즉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고, 시장과 국가가 시민사회의 통

제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함

의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체계에 의해 추동되는 (도

구적) 근대성을 비판하면서도 근대성을 부정하기보

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장준호, 2015). 그러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공론의 정치로 현대사회의 체계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논쟁점과 관련하여, 아렌트나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 개념과 특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중

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달리 말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비록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정

치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천으로서 노

동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 도

시국가에서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제적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현대 도시사회에서 시민들

은 이러한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

다. 즉 인간의 노동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

고 경제체계를 작동시키지만, 실제 근대 자본주의 사

회에서 노동은 상품화되어 자본에 의해 식민화(즉 노

동의 소외)되었다는 점이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통제로부터 벗

어나기 위한 탈식민화(탈소외) 운동의 정당성은 경제

체계에 누적된 사회적 잉여가 바로 노동에 의해 생산

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또는 공동체적 권리를 강조하는 시민권보다

는 도시를 생산한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로서 르페브

르가 제시한 도시권 개념이 더 유의하다고 하겠다. 

아렌트, 하버마스 등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지적될 수 있는 또 다

른 문제는 공론의 정치에서 토론·합의되어야 할 구

체적 내용과 이의 실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는 점이다. 물신화된 정치체계에 대한 저항은 공론의 

정치(즉 협치)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내용이며 방식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계에 대한 저항

과 요구는 공론의 정치에 바탕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 내용과 방식은 사회적 부(잉여)의 (재)분배에 

대한 참여(즉 물질적 포용)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환경위기의 문

제의 극복을 위하여, 경제 및 정치 체계가 생태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전반적인 전환에 대한 요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의 후반부는 정

치적 협치, 경제적 포용, 생태적 전환에 관한 요구, 그

리고 이러한 요구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

민정과 도시권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수도’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 전에 현실세계에서 수도 서울

의 역할과 기능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시

민사회의 외형적 발달과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의 실

질적 붕괴 과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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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3. 서울의 사회공간적 위상과 역할 변화

수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의 최고 기관들이 소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는 주권을 가져야 하며, 주권의 내·외적 행사는 영토

와 국민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등장 및 영토공간의 구축과 그 맥락을 같

이 한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이전 국민국가와 그 수

도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몇몇 국가들에 한정

되어 있었다. 고던(Gordon, 2006)에 의하면, 1900년 

세계에서 수도를 가진 국민국가는 40여개에 불과했

고,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은 19세기 스페인과 포르투

갈 제국의 붕괴로 독립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었

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및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수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예로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의 해체로 상당수의 국가들과 이들의 수도가 탄

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수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 도시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

서 발전해 왔으며, 해당 국가와 그 도시 자체의 특성

에 따라 상이한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러 유형으

로 구분된다(Hall, 2006).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

도는 대체로 근대 이전부터 이미 중앙집권화된 지배

권력의 중심지로서 비교적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

진 도시들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수도는 서유럽 국

가들의 수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국민국가

와 그 수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동

서양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그 수도의 역할은 형성된 

시기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역동성을 가

진다고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일정한 특

성을 공유한다. 예로 막스 베버(Max Weber)가 도시

를 이념형적으로 개념화하여,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중세말기 유럽의 도시국가들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

처럼, 앞서 논의했던 생활세계로부터 경제·정치체계

의 분리,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사적 및 공적 영역의 

분화 및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형성 등은 도시의 민주

화 과정을 확인될 수 있는 이념형적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1>은 서울을 포함하여 동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도의 다규모적 위상과 그 배경

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용어들은 한국과 아

시아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기 위하여 세계경제 차원을 추가했다. 

서울은 조선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지배 권

력의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존하여 살아가

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터전 또는 생활공간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울을 중심으

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울

은 자생적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제 침탈에 의

한 식민화로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독립

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그림 1. 수도의 다규모적 위상의 배경

출처: Douglass, 2006, 544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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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주의는 주요 도시들에 거점을 둔 부르주아계

급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수도

를 포함하여 대도시들에서 부르주아계급이 미형성된 

상황에서 독재 권력에 의해 장악된 국가에 의해 주도

되었다. 즉 식민제국으로부터 해방·독립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독재 권력에 의해 장악된 권위주의

적 정부에 의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주의적 정치 

레짐의 구축을 경험했다(Douglass, 2006). 또한 흔히 

공권력(군사적 폭력)을 동원해 집권한 이러한 지배세

력들은 경제발전(그리고 한국의 경우, 반공)을 가장 

우선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

배를 정당화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의해 추동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

정은 한정된 자원과 국가 재정의 선택적 투입을 통해 

특정 도시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거점개

발전략을 강구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소재지

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원료 및 상품의 수출입이 

용이한 동남임해지역을 양축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다(최병두, 2012). 서울은 지배 권력이 위치

하는 국가의 정치적 중심지이고 해방에 따른 해외동

포의 귀국과 6.25전쟁에 따른 피난민들로 상당한 인

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화 초기 단

계에는 경제적 잉여의 부재로 경제발전에 어떤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즉 서울은 국가주도적 경

제성장 과정에서 우선적인 투자의 대상지였고, 이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추가적으로 집중·집적하는 양

상을 보였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의 경제

는 근대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물질적 생활환경도 다른 도시나 지

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농촌의 압출요인들에 

의해 유출된 인구가 과잉 집중하여 아직 임노동자로 

흡수되지 못한 도시빈민들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제3세계의 종주도시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1960~8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

가에 의해 주도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촉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가

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

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

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울의 중심적 역할을 상징

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의 생활공간에서 주민

들은 아직 물질적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분화된 공적 영역을 구축하

기에는 역량이 크게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적 국가 권력은 경제성장과 반공을 빌미로 다양한 방

식으로 도시 주민들과 생활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감

시·통제하고자 했으며, 주민들도 대부분 이러한 이

데올로기에 의해 탈정치화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생

활공간에서 시민사회의 발달과 이에 기반을 둔 공론

장의 구축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해방 후 국민국가

의 형성을 주도했던 자유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항

거하는 1960년 4.19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군

부 및 신군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운동과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격렬한 시민

운동이 있었지만, 공권력을 동원한 독재정권에 의해 

저지·억압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

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시민성을 위한 민주

적 권리들의 유보를 대가로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생적 요인보다는 외생

적 요인에 더 많이 의존했다. 1970년대 서구 경제는 

포드주의의 한계로 봉착한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

하기 위해 첨단기술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

존의 노후하고 표준화된 중화학공업을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로 이전시켰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노

동집약적 경공업과 조립가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에 기반한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

고, 세계경제공간은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신흥공

업국의 표준 중화학공업, 그리고 후진국의 경공업 및 

자원집약적 산업으로 구성되는 신국제분업으로 재편

되었다. 서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구조의 재편

과 인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

대 이전까지 이 역할을 담당한 실제 주체는 아직 미

성장한 대기업(자본)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의 한축

을 이룬 군부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종속적 포드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본사와 

분공장의 기능적, 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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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 및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와 연구기

관들은 서울로 재집중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가동하

는 분공장들은 물적 인프라와 저렴한 노동력이 산재

하는 지방 공업도시들에 분포·확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본사/분공장 간 공간적 분화와 기능

적 연계성을 통해 다른 도시와 지역들의 경제를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창출된 이윤(경제적 잉

여)을 공간적으로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정치 

및 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

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등은 심화되

었다. 뿐만 아니라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 경

제체계의 발달은 자원의 대규모 소모와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로 심각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신군부정권

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노동조합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을 민주적으로 활성

화시키는 언론운동이나 학술운동도 촉진시켰다. 이

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공론장을 포함)의 형

성과 이에 바탕을 둔 정치적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

는 한편,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

동조건의 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6월 민주화운동

은 서울의 대학 및 시민사회의 공적 공간(거리와 광

장)에서 우선 시작되었고, 더욱 고양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은 시민(운동)의 실질적

이고 상징적인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

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역할은 그렇게 오래가질 못했

다. 1990년대 들어와서 중앙 정치권력은 탈군부화하

여 국민 투표로 선출되었고,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

제도 시행되었지만, 보수화된 정부는 당시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편

승하여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의 축소 등을 천명하면서 합리적인 경제 계획과 통제

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경제적 삶은 1990년대 초반 실질

임금의 상승과 내수시장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1997

년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실업 및 비정규직

의 확대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한국 경제

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 

외형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의 요구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일반화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체계의 재정비가 촉진되

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른바 재벌)들은 도

산했지만, 위기를 견뎌낸 대부분의 재벌들은 한국 경

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

에 편승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했다. 

정보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지구화과정에서 국가의 

경계는 점차 이완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국민국가의 

중심으로서 서울이 담당했던 수도의 기능도 점차 약

화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은 과밀

화로 인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적 경

쟁에서 세계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도시

들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신

자유주의화 과정에 조응하는 도시정부의 기업주의적 

전략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부의 집중·

집적은 지속되었고, 비수도권과의 불균등은 더욱 심

화되었다. 정보화과정을 추동한 교통통신기술의 발

달은 도시 및 지역들 간 초공간적 이동성을 증대시키

고 사회공간적 연계성(네트워크)을 확충하면서 지리

적으로 양방향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

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불균등발전

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

권의 도시정부들은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규

제 완화와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

하고자 했으며, 도시정부는 도시의 신자유주의적 기

능 및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권력

을 과시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재편하고자 했다. 세계

도시의 창출과 수도 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정부

는 공공부문 개발과 민관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도

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거대 도시 프로젝트

들은 서울과 그 주변 건조환경의 대규모 재구축으로 

도시 공간과 경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은 국가 영토의 중심으로서 수도에서 나아가 동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도시로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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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기

능과 위상은 지구적 자본의 이윤추구와 지배적 정치

집단의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서울의 생활공

간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 대규모 건조환경을 구

축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 사업들은 토지와 주택가

격을 폭등시켰고, 공적 목적을 명분으로 도시 공간

의 재개발과 이에 따른 사유화와 상품화를 촉진하였

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구적 금융위기(예로 2008년 

위기)로 인해 금융조달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단 또

는 포기 사태로 이어지거나 또는 이 사업들에 반대

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저항

에 봉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울

과 주변 수도권의 난개발이 촉진되었고, 포드주의적 

산업화로 악화된 환경문제가 1990년대 어느 정도 통

제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다시 서서히 심화되게 되 

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

에서 서울의 도시 공간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됨

에 따라, 서울의 시민사회와 공적 공간은 완전히 소

멸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점차 약화·축소되었다

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국가의 정치개혁을 요구했

던 시민사회의 조직들은 IMF위기 이후 지구적 자본

의 도시 유입과 이에 따른 도시공간의 기업주의적 재

편에 대해 점차 무력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사회의 정

치적 전선은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에

서 나아가 지구적 자본에 대립하는 반지구화운동으

로 확장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

해 국내 대기업 자본뿐만 아니라 지구적 (금융)자본

의 유입과 활동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고, 위기 직후 

있었던 재벌 해체에 대한 요구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

리고 보수적 정부(중앙 또는/및 지방)의 신자유주의

적 정책이 만연하면서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의 경제

적 고통의 심화로 운동 주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시민

사회 조직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저

항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어려웠다(김석수, 2001). 그

러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에 걸쳐 지구적 자

본의 억압과 보수정권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되

면서, 서울의 시민사회는 이명박정부에서 광우병 우

려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운동에서 나타난 

세계시장 통합 거부, 즉 반지구화운동, 그리고 무능하

고 부패한 채 재벌 대기업들과 결탁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탄핵운동으로 드러난 반신자유주의운동의 성과

를 거두게 되었다. 즉 서울의 시민사회는 생활공간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와 세계경제에 저항하는 

실질적이고 또한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표 1>은 이상에서 논의한 서울의 다규모적 사회

공간적 위상과 역할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7) 서울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도

시이며, 국가 경제발전과 정치적, 영토적 통합의 중

심을 상징하는 수도이고,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체계

의 지구화 및 세계정치 질서에 편입된 세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서울은 1960년대 본격화된 산업

화·도시화 과정에서 나아가 탈산업화와 지구화 과정

을 거치면서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정

표 1. 서울의 다규모적 위상

규모(스케일) 지역 국가 세계

도시 기능 지방도시(생활공간) 국가 수도 세계도시

사회적

역할
삶의 질을 위한 복지와 

일상생활의 (재)생산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상징

자본주의 경제체계 및 

세계 정치 질서에 편입

변화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시민사회의 민주화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국제적 관계에서 세계체제로 전환

공간적

특성
시민의 생활공간

(의사소통과 상호인정)

국가 영토의 중심

(정치경제적 및 상징적)

세계적 자본의 재영토화

(지구적 네트워크의 허브) 

변화
생활세계의 식민화, 공적 공간의 

사유화(엔클로즈)와 상품화

영토 경계의 이완(폐쇄적 경계에서 

다공적 경계로 전환) 

초공간적 이동성과 지구지방화

(다규모적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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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재벌 권력의 중심으로서 국가 수도이고 지구적 

영향력을 점차 강화시킨 세계도시로 발전해 왔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의 생활공간에서 살아가는 시

민들은 물질적으로 다소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되

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및 정치적 체계의 둔감한 

(때로는 노골적인) 억압(주거비 상승, 사교육비 증가

에서부터 심각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으로 신체

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정

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를 일부 이루어

졌지만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자본주의의 지구화의 

영향으로 다시 위축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력과 구매

력의 제공과 같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또한 동

시에 공동체적 생활세계에서 문화적 실천을 유지·창

출하기 위하여 생활공간 또는 더글러스 등(Douglass, 

2006; Daniere and Douglass, 2009)이 지칭한 시민

공간(civic space)을 요청한다. 수입쇠고기반대나 부

패정권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시민성의 위축에 직

면하여 공적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도

시의 시민공간의 생산과 유지에 결정적이며, 이에 따

라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성이 창출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요컨대 서울은 ‘시민의 수도’로서 위상

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4. 시민정과 도시권에 근거한  

시민의 수도 정책

1) 시민사회의 정치에서 시민정으로

수도는 기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지이고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의 용광로이지만(Mayera et al., 

2016), 또한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적 

장이 된다. 한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서구의 수도들도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서유럽

의 수도들은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항하는 격렬한 저

항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서구의 수도들은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민주적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나

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영향력

을 미친 제도적 변화를 추동해 왔다. 이러한 점은 오

늘날 지구화, 정보화 과정을 통해 국경이 없는 세계

시민사회(탈국민국가) 또는 ‘중심이 없는 사회’로 지

칭되는 네트워크사회(포스트모던 사회)에서도 그러

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를 전제로 했던 시

민성의 개념은 지구적/지방적 시민성, 또는 세계시

민적 시민성 등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도시적 시민

성에 바탕을 두고 수도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전개

되는 정치는 ‘시민성의 정치’로 일컬어지며, 이에 따

라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정치적 전선’(political 

frontier)이 조성되어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기도 한다

(Dijkink, 2000).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도 오늘날 수도는 시민의

식과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들과 다양한 시민단체들

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선 형성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많

은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직

후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발하였지만,8) 미국의 수

도 워싱턴과 서유럽의 주요 수도들로 광범위하게 확

산되었던 공적 공간 점거운동은 대표적 사례이다(장

세룡, 2017). 수도의 도시공간 점거운동은 이명박정

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박근혜대통령

에 대한 탄핵요구운동 등과 더불어 수도가 이러한 정

치적 전선을 선도하는 대표적이고 가장 명시적인 장

임을 보여주었다. 물론 지구경제나 국가정치의 메커

니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적소들

은 세계 및 국토 공간 어디에나 산재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활동이나 선구적 

운동들은 수도로 집중·집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가 국가적, 세계적 경제정치

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만 아니라 대규

모 인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며, 이들이 무



- 459 -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능하고 부정의한 정치권력과 자본에 반대하여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잠재하거나 생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데리다의 수도 개념

이 함의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데리다의 수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수도의 어원과 의미 해석에서 도출되었

다는 점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지만, 역사적으로 수도

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을 전망하는 역량을 잠재하며, 잠재된 에너지를 현실

화하여 정치적 운동의 최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을 정당화시켜준다. 이러한 점을 개념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또 다른 이론은 시민(성) 및 시민사회 이론이

다. 이 이론은 서구사회에서 발달하여 다의적인 의미

를 가지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일반화되

고 있다. 이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이념(또는 

가치)은 시민의 자유와 시민권의 보장, 그리고 시민

사회의 자치성(자율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은 시민들의 생활세계(생활공

간)에 대한 지구적 및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치체계

의 지배(식민화)로부터 벗어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개념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사회이론, 특히 하버마스의 시

민사회이론은 여러 가지 한계 또는 의문점을 자아낸

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문점은 첫째 하

버마스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체계(국가 

및 시장)를 상호 분리된 실체로 파악하고, 시민사회

를 경제 및 정치체계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를 회

복하기 위한 운동의 장(특히 공론장)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체계 간의 구조적 분리는 시민사

회가 비록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넘어서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정

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념적으

로 차단시키고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언어

를 매개로 한 공론장의 재활성화는 돈과 권력을 매개

로 한 체계의 지배나 왜곡(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공론의 구체

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요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셋째, 하버마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나 

요구, 특히 공론장에서의 합의를 정당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지만, 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이러한 정당성

을 내재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특히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질 못한다. 여기

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와 시장 

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들이 

정치 및 경제 체계의 억압에 대항하여 얻게 되는 일

정한 성과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

의 자율성의 확보, 나아가 국가와 시장의 합리적 작동

에 대한 요구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 점에서 어

떤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들이 국가와 시장의 운영 주

체로서 체계에 직접 개입 없이,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시

민사회에 관한 자유주의적 입장, 즉 기본적으로 국가

와 분리된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보편적 권리와 자

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

다(김대영, 2004).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계의 작동 메커니즘들의 

직접적 통제나 극복 없이, 즉 이들과 무관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하

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국가 권력의 억압적 행사에 대

한 저항 조직과 실천에서 나아가 국가(정부)를 직접 

운영하는 ‘정치사회’의 포섭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

다는 점이 대안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사고는 그람시의 시민사회 및 국가 

개념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그람시는 하버마스와 

유사하게 시민사회를 물질적 생산과정인 경제영역에 

속하지 않고, 또한 국가에 의한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

는 국가를 단순히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정치적 장치

라는 견해를 벗어나서 물리적 강제력을 지닌 정치사

회와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닌 시민사회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적 형태의 조

직들(예로 정당, 학교, 노조, 언론, 종교단체, 기타 시

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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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지된다. 즉 국가는 부르주아적 지배를 정당화하

기 위하여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에 바

탕을 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 그람시는 서구 자

본주의 체계의 견고성이 억압적인 국가로부터 유래

하기보다는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시민사회에서 유래

한다고 본다(Gramschi, 1971, 216 및 261).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전략에 가장 확

실한 입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시민사회는 그

들의 헤게모니 전략이 평가받고 도전받는 불확실한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국, 1995, 38; 허평

길, 1999, 268).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이나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목

표는 시민사회에서 작동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여 시민사회를 재구성하고, 나아

가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람시의 시민사회론도 문제점을 가지겠지만, 그

의 ‘통합국가’론은 시민사회가 단지 자율성의 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정치사회(정부와 관

료조직)를 포섭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정치사회의 포섭, 

즉 시민사회에 의한 정부 운영은 국가나 세계 차원에

서보다는 도시나 지방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고 실험

적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의 시민사회가 도시정부의 자치적 운영을 담당하는 

정체를 ‘시민정’(civic polity)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9) 

시민정은 도시의 구성원들이 시민적 역량과 정체성

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를 조직화하여 시민적 권리

(또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정치

사회(지배계급과 관료조직)를 흡수 또는 대체하여 도

시정부를 운영하는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그림 2 참

조). 시민정의 개념은 국가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대

체하고자 하는 아나키즘이나 코뮨주의와는 달리 (도

시)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운영제도를 시

민사회에 편입(융합이 아니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들, 예로 자유주

의적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시

민정은 기존의 정치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국가 형

성을 위한 사회적 계약에서 도시의 시민적 정체 형성

을 위한 ‘시민적 계약’(civic contract)으로 전환한 정

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Chryssochoou, 2001).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시

민정의 개념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기

존의 정치구조에서 시민은 정치경제적 지배계급의 

통제와 억압의 대상 또는 이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동

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시민정은 시민과 시민사

회의 조직체가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대항 헤게모

니의 구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정은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

으로 정체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체에의 소속감

과 정체성, 연대(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 둘째, 시

민정의 개념은 시민들로 하여금 대립과 저항을 위한 

정치적 전선을 넘어서 정치사회의 포섭과 제도적 정

그림 2. 시민사회와 도시정부의 통합체로서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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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한다. 기존의 시민사회이

론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한정되

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시민정의 개념은 제도화된 정

치의 운영자가 될 수 있음을 정당화시켜 준다. 셋째, 

이 개념은 기존의 시민(성)과 (국민)국가(또는 정부) 

간 관계에서 국가중심적 사고(국가주의적 방법론)에

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의 개념을 강구하도록 한다. 

시민들은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자유주의적 주장이나 시민들이 특정한 공동체의 소

속을 통해 평등과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공동체주의

적 주장은 시민과 국가(정치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무시함으로써 이들 간 통합적 관계에 초점을 둔 새로

운 정체의 형성을 가로막는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

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성이 국가의 차원뿐만 아

니라 그 하위 규모인 도시적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정의 개념은 뒤

에서 논의될 ‘도시권’의 개념에 의해 더욱 정당화될 

수 있다. 

요컨대 시민사회가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시정부의 시민-지향적 편성을 제

도화하지 못할 경우, 시민정이라는 정체의 정당성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국가중심적 정체가 만연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완전한 형태의 시민정은 자본주

의적 정치경제체제(즉 대의제를 전제로 한 국가 정치

체계와 물신화된 상품 생산에 기반한 세계 경제체계)

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도시정

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도래할’ 정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정의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유의성들

에 더하여,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의 주체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점

은 두 번째 논제,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적 공

론장의 재활성화에서 공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2) 도시 정책의 새로운 모형들과 도시권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정치가 생활세계에

서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정

치, 즉 시민정에서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넘

어서 정치 및 경제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도시)정부

의 운영자로서 정책을 입안·수행한다. 이러한 점에

서 시민정에서 필요한 정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고

려가 요청된다. 시민정의 주요 정책들은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자율성을 넘어서 정치·경제체

계의 점진적 개입을 통한 이의 재편을 기본 취지로 설

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3가지 측면 또는 영역의 정책 

및 정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정

치체계 자체의 재편을 위하여 정치·정책적 의사소

통에 기반한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협치의 정

치), 둘째 경제체계의 재편을 위하여 차별 배제, 즉 포

용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포용의 정

치), 셋째 정치·경제체계와 자연환경 간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순환체계의 전환(전환의 정치) 

등을 포함할 것이다(그림 3 참조). 시민정에서 추진할 

정책의 3가지 주요 영역들은 최근 도시이론에서 관

심을 끌고 있는 3가지 유형의 모형(또는 패러다임)들, 

즉 협치도시, 포용도시, 전환도시의 개념들과 관련시

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포용의 정

치는 좁은 의미로 사회(공간)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

하고 포용과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좀더 

포괄적 의미에서 포용의 정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의 완화, 자원 배분의 기회 및 결과의 형평성 제고 등

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

써 포용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는 정치이다. 이러한 포

용의 정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과정, 특히 1990

그림 3. 시민정을 위한 정치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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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이 경제적 양극

화 심화와 사회적 취약집단들의 배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더 이상 경제 과거와 같은 고도

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성찰에 근거한

다. 이에 따라 포용의 정치 또는 이를 통한 포용도시, 

포용성장은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

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박인권, 2015). 물론 이러한 포용도

시 또는 포용성장의 개념이 기존에 신자유주의적 지

구화 경제를 추동했던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World Bank, 2015 등 참조)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

주의적 경제체계의 자기 조정과정이라고 비판될 수

도 있을 것이다(최병두, 2017).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정치는 체계의 자기조정과정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자원 배분의 차별화와 배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진정한 요구로 추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환의 

정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지속불가능하게 된 자

원순환(즉 신진대사)과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 사

회와 생태환경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

를 의미한다. 새로운 생태환경적 관계를 위한 전환의 

정치 또는 전환도시 정책은 사회-환경 관계를 매개

하는 기존의 경제정치체제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

로 변화시키는 거시적 전환을 추구하거나 또는 생태

환경의 위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생태환경의 복

원력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환경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환경적 

전환의 정치도 역시 그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

념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존의 

환경위기를 유발한 경제정치체제의 전환 없이 위기 

자체만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예로 이른바 저

탄소녹색성장 전략)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환의 정치, 특히 우리 사회나 도시가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전환(예

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

환)만이 아니라 공급주도, 중앙집중적, 시장의존적 생

산 및 관리체제를 수요관리, 지역분산적, 시민참여형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최병두, 2013). 이러한 생

태환경적 전환의 정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물질적 

자원(에너지 포함)의 자립적 순환과정을 추구한다. 

셋째 정치·정책적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협치의 정

치는 오늘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대의제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와 의사소통(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

천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협치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민사회

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

운 사회정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 과

정으로 이해된다(Ansell and Gash, 2008; 최병두, 

2015). 이러한 협치는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내에 어떤 규

범성(의사소통적 합리성 또는 신뢰와 호혜성)을 함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는 이러한 규범성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형식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전

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협치의 정치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

넌스 개념에서 벗어나 공론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의

사소통적 동의에서 나아가 도시정부에의 실질적인 

참여와 운영을 추구하는 시민적 헤게모니 거버넌스

(즉 시민정)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또는 모형)의 도시 정책들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체계 자체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체계로부터 생활세

계를 보호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뿐 아니

라 체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

민정의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시민정의 구축과 이를 통해 추진

될 정책·정치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

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 즉 세 번째 논제에 대한 답으로 우선 고려

될 수 있는 개념이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에서 제시

된 ‘의사소통적 합리성’(또는 공적 또는 상호주관적 

합리성)이다. 즉 하버마스에 의하면 상호이해를 지향

하는 시민들은 생활세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

신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규제하거나 비판하는 

‘규범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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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를 정치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공

적 영역의 활성화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에 대해, 포스트모던 이론가들과의 논쟁에서 흔히 지

적되는 것처럼, 서구적 전통 속에서 개념화된 의사소

통적 합리성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합의라고 할지

라도, 실제 타자의 정체성과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된다. 또한 하버마

스 자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정치경제체계

에 의해 이미 식민화되었거나 ‘체계적으로 왜곡된’ 공

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

통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규범적 잠재력으로 내재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근거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시민정의 구축과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의 추진

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 시민성(또

는 시민권)을 들 수 있다. 시민성은 (도시)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생활태도를 의미

하며, 또한 동시에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대표적으로 

국가)에 소속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의

미한다. 전통적으로 시민성은 국민국가와 관련된 것

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최근 지

구지방화 과정과 이에 병행된 공간구조의 재편으로 

다규모화되고 있다. 즉 전통적 정치공동체인 국가와 

관련된 국가적 권리와 의무로서 시민성의 개념과 더

불어 세계화된 시민사회(세계시민주의에 의해 주로 

뒷받침되는)의 사고와 관련된 세계시민성이나 도시

의 거주자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권리에 근거를 둔 ‘도

시 시민성’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Purcell, 2003; 

Baubock, 2010). 특히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시민성

은 개인이 가지는 절대적 권리라기보다는 집단적(공

동체적)이며 관계적 권리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이

러한 시민성의 사고는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권리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

며, 공동체가 부여하는 수동적,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천적 요구에 의해 쟁취되는 능동적, 역동

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조철기, 2016).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이 어떻게 규

범적 원리를 포괄하는가, 즉 시민성의 요구를 정당화

시켜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선뜻 답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은 다른 규

범적 개념들 예로 평등, 사회정의, 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나 규범적 원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성의 

개념이 이러한 보편적 윤리의 개념들과 관련시켜 재

구성될 경우, 시민성의 개념은 그 속에 함의된 장소-

특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 시민성의 

개념이 사회공간적 범위를 전제로 한 공동체의 성원

성(membership)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적 입장에서는 시민권을 개별 정치적 행위자들 간 ‘사

회계약’의 사고와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사회계약’의 

사고는 역사적으로 부재한 것의 가정, 즉 현실성을 결

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성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는 무관하게 중산층(부르주

아)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사회적 부(경제)

의 생산자(노동)계급을 간과 또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을 대체하거나 재구

성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 즉 그 자체 내에서 규범적 

근거를 가지면서도 국민국가와의 관련성을 넘어서 

도시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생산계급을 포

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줄여서 도

시권)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일상생활이 처한 위기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 대안적 도시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에 대

한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나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

이 그 자체로 명백한 권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

의 권리들인 작품에 대한 권리, 참여와 전유의 권리, 

차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강현수, 2010). 르페브르

는 이러한 도시권의 개념을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요

구되는 권리의 문제에서 나아가 (도시)공간의 생산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일반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하

비는 도시권을 도시를 생산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

에 따라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로 이해한다.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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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비는 “도시생활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이 자기들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깨달을 때, 또한 그들이 마음 속 열망에 따라 

도시를 건설할 천부적 권리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다

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도시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비, 2014, 19).

이와 같은 도시권의 개념은 의미 있는 도시정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정과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의 입

안 및 시행의 정당성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도시

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적 합의나 또는 특정

한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또는 계약)으로서 가지는 

시민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도시(도시에 누적된 잉여

와 건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를 생산한 주체로

서 시민들이 가지는 집단적 권리이다. 도시공간은 도

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생산한 공유재이며, 도시

권은 시민들(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이러한 공유

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 물론 도시의 금융투자가나 

개발업자들도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또는 더 강

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도시는 누가 생산했는가, 또는 도시의 주인은 누

구인가를 규정하는 투쟁,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

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

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Plyushteva, 2009). 요

컨대 시민(사회)이 도시정부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

고, 시민정을 구축하여 도시권의 구체적 요구들이 반

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도시권은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대안

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계의 억압에 

대한 도전으로서 유의성을 가진다. 즉 도시권은 자본

주의적 지구지방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간의 재편에 저항하

여 도시의 공적 공간들을 점유하고자 하는 실천운동

에도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도시권은 자신들이 생산한 

도시공간이 정치경제체계를 위한 공간으로 전유·편

성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희망에 따라 활용

되고 재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하

고 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에서 제안했던 3가지 유형의 정책들은 이러한 도시권

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의 함의에 따라 도시권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

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권의 개념은 시민사회 

나아가 시민정의 정치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당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을 정당화하기 위

한 3가지 권리, 즉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서 포

용의 권리,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권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정치와 정책 구성을 

요구하는 협치의 권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10)

첫째 시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집단적 전유와 재분배에의 참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서 포용의 권리는 자

신이 생산한 도시(도시 잉여물, 건조환경, 공유재 등)

의 이용과 관리로부터 불평등하게 차별화되거나 배

제되지 아니하고 자원의 상대적 부족이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고용(일자리), 자원 및 자산

의 소유 및 활용,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

신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자연환경이 지속가능

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권

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생태환경과 인간사회 간 

물질적 순환(신진대사)관계가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체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전환시키고

자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생태환경적 전환의 권리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

시의 미래 정책들의 입안 및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과

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의 실천에 협력할 권리를 포함

한다. 이러한 협치의 권리는 시민들이 도시의 정치 활

동, 도시의 권리 및 행정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이

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 결론: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을 위하여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서울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6기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시정 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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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시민 중심’

이라는 새로운 시정 기조는 다채롭고 혁신적인 정책

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바탕이 되었다. 민

선 5기(2011.10.~2014.6.) 서울시는 ‘함께 만드는 서

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속에서 시정운영 방

향의 총괄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 원년” 그

리고 “복지·일자리·안전·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었

다. 그리고 민선 6기(2014.7.~현재)에 와서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

전속에서 시정운영의 방향 총괄로 “혁신·협치·소통

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

를 이끌어 내는 ‘사람특별시’ 구현”을 설정했다. 이러

한 시정 비전과 총괄적 운영방향에 따라 서울시는 새

롭고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 정책들은 

노동존중 특별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형 복지 도시 

등의 포용도시 정책, 원전하나 줄이기(에너지 자립형 

도시),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공유도시 등의 

전환도시 정책, 그리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바탕을 

둔 마을 공동체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제, 협력적 거버

넌스를 위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정비 등 협치도시 정

책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모든 대도시들, 특히 수도들은 (명목적이든 

또는 실질적이든 간에) 시민의 도시임을 강조하지만

(Friedmann and Douglass, 1998), 실제 이러한 서

울시의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정책 내용들은 정책의 실

현을 통한 현실 변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보

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이 어

느 정도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 외에도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을 

약속하는 것은 이의 실행을 책임지는 것이며 또한 이

의 실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

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의 약

속은 시민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

적 담론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서울연구원, 2016). 

서울에 관한 정치적 담론의 재구성은 서울의 이미지

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이미지화의 평가를 

위해 예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서울시가 흔히 인식되는 것처럼 한국 경제·정치

의 중심에서 ‘사람·시민 중심의 도시’ 또는 사람 특별

시‘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지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

가?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고 그 성과를 함께 누

리는 서울’을 지향하는 정책을 위하여 도시정부는 어

떤 정치형태를 구축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어떤 개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여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 재이미지화하고 시민사회가 도시정부를 포섭

한 형태의 시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시행되는 정책들

의 정당성을 위하여 도시권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은 서울이 한국의 정치경제와 국토공간의 중심으

로서 이미지를 물러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이미

지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위(선도성)로서의 역

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도

의 어원과 의미, 그리고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성의 

개념들을 재검토하였다. 한국의 해방과 근대 국가의 

형성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수도라는 용어는 영어 

‘capital’의 번역어로 으뜸이나 중심이라는 의미 외에 

돌출지점으로서 곶, 선두, 선장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는 수도 개념을 도래할 민주주

의의 전위로 해석한다. 시민의 개념 역시 영어 ‘citi-

zen’의 번역어로 고대 도시국가(아테네)에서 도시의 

거주민, 덕목을 갖춘 교양인, 공론장의 참여자의 의미

를 가진다. 시민성(또는 시민권)은 이러한 시민들이 

갖춘 자질과 권리를, 시민사회는 이들의 결사체를 의

미한다. 이러한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개념은 근대 국

민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아렌트

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및 시민사회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정치체계에 의해 식민화의 위기에 처한 생활공

간과 시민사회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 용어의 어원과 역사적 의

미를 반영한 ‘시민의 수도’ 개념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정치체계의 억압 또는 식민화로 인한 생활공간

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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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시민정’을 선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수도와 시민의 개념에서 도출된 이러한 ‘시민의 수

도’ 개념은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 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실 데리다의 수도와 도래

한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

적되며,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이론(나아가 의사소통

적 행위 이론) 역시 절차적 이론으로 실질적 성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버마

스의 이론은 정치경제체계의 식민화로 소멸의 위기

에 처한 공론장의 활성화 또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나아가 정치 및 경제체계의 작

동에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고 변화시키려는 전략으

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넘

어서기 위하여 그람시가 제시한 대항 헤게모니와 통

합국가 개념에 근거하여 시민사회와 도시정부의 통

합체인 시민정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정을 통한 시민사회의 도시정부 운영에서 주요한 정

책의 내용 설정을 위하여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

도시의 정책 모형(패러다임)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과 관련 정책들의 정당

성을 위한 개념적 근거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기

존의 시민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제안될 수 있다. 시민성(또는 시민권)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권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

배에 대한 포용의 권리, 생태환경적 순환체계의 전환

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협치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

1)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도의 기능을 현재의 세종시

로 이전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특

별법이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이므로 개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성문헌법에 기반을 

둔 법체계에서 관습헌법이 효력을 갖는가, 그리고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되는가 등을 둘러싸고 

학설상 비판적인 견해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예로, 장영철, 

2011; 고봉진, 2015 등 참조).

2) 김제정(2013)에 의하면,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많

이 사용된 것은 ‘경성’(京城)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

국의 수도를 소개할 경우에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경도(京都), 경(京), 수부(首府), 왕성(王城), 도

(都), 도성(都城), 도부(都府)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김정

호가 작성한 서울지도의 이름이 ‘수선전도’인데, 여기서 ‘수

선(首善)’은 『한서(漢書)』에 나오는 문장, “건수선자경사시

(建首善自京師始)”(‘으뜸가는 선(善)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3) 남한(대한민국) 헌법이 수도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

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제정한 헌법

에서 서울을 수도로 규정하였고, 1972년 개정 헌법에서 평

양을 수도로 명시하고 있다. 

4) 지젝(2006)의 해석에 의하면, 데리다의 ‘도래할 민주주의’

는 미래의 민주주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

주의의 메시아로 해석된다. 특히 데리다가 ‘메시아적인 것’

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메시

아를 통해 도입될 ‘단절’이라는 형식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지젝은 데리다의 내용 없는 형식으로서 … ‘메시아적인 약

속의 순수한 형식’을 비판한다”(구자광, 2008, 15).

5) 정상호(2014, 280)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시민들

이 거액을 쾌척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당시 시민으로 지

칭되던 상인집단은 조정이나 정부에 대단히 종속적이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호근(2013)은 동학의 창시자 최제

우도 양반출신이지만 상인이었고, 최초의 종교개혁을 위해 

인민을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시민의 시초를 동학에

서 찾고자 한다.

6) 정미라(2015, 246)에 의하면, 사이공간은 “물리적 장소와 

인간들 사이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 공적 세계”로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적

인 행위가 사라지는 순간 언제나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을 함

축한다.”

7) 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세 단계 규모 구분은 지리학에

서 일반적이지만, 특히 Douglass(2006)에 의해 제시된 것

이다. 또한 Cochrane and Jonas(1999)도 통일 독일의 베

를린을 재이미지화하면서, 세계도시, 국가 수도, 일상적 장

소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8) 월스트리트는 뉴욕에 있지만,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은 도

시 및 지역에 따라 달리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수

도 워싱턴DC에서 이뤄졌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핵심

은 ‘오큐파이 캐피털’(Occupy Capital)로 연방법을 재·개

정하는 의원들과 그 주변의 로비스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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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주요 과제였다(주간조선, 2012.3.5. 참조). 

9) ‘시민정’이라는 용어는 벤하비브(Benhabib, 1998)의 주장, 

특히 “호혜적이고 완전하게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시민정

이 된다”는 주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관계

가 없다.

10) 이러한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제3차 유엔 하비

타트회의에서 포용도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UN Habitat III, 2015), 같은 맥락에서 전환도시 및 

협치도시에 관한 논의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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